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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중요 3

대 협약인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했다. 남북한 경

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

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

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

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한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

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발생가능

한 분쟁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어 법 정책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 간의 거래는 CISG가 직접적용 될

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

거법’을 결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

法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

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한 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

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

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우 소위 ‘불통일

법국가’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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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의 90번째 가

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하였다.1) 당시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관련 법제

정비 및 동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

요한 문제이다.2)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국제조약의 효력에 의해 남북한 사

이에 일정 부분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발생가능한 분쟁리스크인 불확실성을 제

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세미나, “북한의 CISG 협약 가입 의의” Law Times

(2019.05.19), 자세한 것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

153010

2) Jaesung Lee & David Moon, “Access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its Legal implications“, 국제거래법연구 제28집 제1호(2019). 57-60면.

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인다. 앞으로 관련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된다면 남북한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하는

단계에서 상호 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 가입으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

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 쟁점이 되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

계를 규율하고, 다음 CISG의 적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

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한다.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준거법, 준국제사법, 국제사법, 북한의 협
약가입, 준거법 결정, 특수관계론, 불통일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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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목

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통일을 위한 법 정책적 관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3) 또한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 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4)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

법’을 결정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국 국제사법의 도움5)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

의 私法체계를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로 인해 상당한 법률적 교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 국가일 경

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

우 소위 불통일법국가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6)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CISG 적용을 위한 실

질사법7)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해 보이며8), 따라서

3) CISG는 성공적인 국제조약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의 표준법안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

고 있다. 실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은 협약 가입과 동시에 자국의 매매법을 CISG

와 비슷하게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CISG에 각 국가들이 가입을 하

고 발효하는 행위는 국제통일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CISG의 중요 목적인 국제 물품

매매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이해, 해석, 그리고 적용이라는 삼단과정을 거쳐야 통일법

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5)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 박영사(2013), 55-56면.

6) 이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석광현,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

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2호(2015),

341-347면, 김영기,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

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법조 61권4호(2012), 256-260면,

김명기, “남북한간 교역의 사법관계에의 적용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21호, (1998),

38-44면, 오수근, “남북한간의 국제사법적 문제”, 국제사법연구 제4권 제3호(1998), 566-570면.

7) 실질사법이라 함은 저촉법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며, 가령 우리 민・상법처럼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규범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북

주민들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직접 규율하는 사법을 의미한다.

8) 김영기, 앞의 논문(주6), 255면. 이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국제법 영역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원칙이 적용되고, 민사관계에서는 준국제사법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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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판례를 많이 축

적한다면, 장차 남북한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의 민・상사거래 분쟁을 남한 또는 북한의 법원에서 해

결한다는 것은 상호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민・
상사분쟁은 중재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을 필

요가 있으며 중재판정의 결과물 역시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9)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 가입으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다음 CISG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한다.

Ⅱ. 남북한 주민의 거래관계에 대한 고찰

1. 남북한 거래관계의 특수성

1) 법률관계

남북한 주민의 거래에 따른 법률관계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먼저 북한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종래 법적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북한을 독립한 국가로 보

는 견해와 북한을 국제법・국내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중지위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남북한이 UN에 동시

근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면 남북한이 가입한 CISG 조약(국제

법적 규범영역) 목적에 따라 CISG를 실질법으로 적용(조약의 효력)하고, 준거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을 준외국의 지위를 인정하여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여 북한법 또는 남한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하여 평

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통일을 위한 발전적 관계를 법리적으로 지지하는 해석론이

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이중지위설의 한 내용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안별로 달리 해

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민사관계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준국제사법적 해결방안과 거의

유사한 결과에 도달한다.

9) 현재 CISG를 다루는 국제단일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각 국가의 국내법원이 자신의 경험칙

과 선판례를 기준으로 CISG를 해석・적용하고 있다. 전 세계 각 지역의 중재재판소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또는 당해 중재재판부의 규칙에 의해 CISG가 분쟁해결의 준거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CISG관련 법원의 판례 또는 중재의 판정문은 UN국제거래법위원회

(UNCITRAL)에 CLOUT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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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등 국제적 측면은 남북한이 개별 주권국가로 상호 묵인한다는 의미

이나 국내적 측면에서는 민족 내부적으로 별개의 주권국가가 아닌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10)

이러한 논의는 국제법학에서는 국제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한편 헌법학에서

는 국내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하는 논의이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의 거래에

따른 법률관계를 고찰하는 과정은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준)국제

사법상 북한법의 적용을 완전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당연하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 이론상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되는 준거법은

반드시 국가의 입법을 거친 법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규가 어떤

국가의 영역 내에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적절한 준거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11) 또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국가 또는 정부 승인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항상 수반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법률이 그 지배영역에서 사

실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승인되지 않은 국가의 사법

적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12)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다양

한 법적 분석의 결론과 현실적으로 파악 가능한 남북한 주민의 거래에 따른

법률관계의 분석에서, 특히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국제사법의

문제에서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오히려 국제사법의 문제, 즉 준거법 결정의 문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남북한

주민 간의 거래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논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거래관행의 특수성

남북한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서의 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13), 일반적으로 남북한 간의 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에 관한 정보

10)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0면.

11)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0면.

12) 오미영, "국제법상 미승인국가의 법률적용에 관한 고찰 -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를 중심

으로-" 산업재산권 제39권(2012), 295-300면.

13) 남북한 주민간 거래의 참여주체들이 겪는 계약체결 관행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 이러한

거래가 국제거래의 정형을 따르는지 아니면 민족 내부의 거래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아니면 분단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 유형인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적・이념적 관계에서는 특수관계가 맞을 수 있지만, 경제 및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성을 인정하는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한 거래관행

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재길・유정근, “남북교역의
계약관행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4권 제4호(2019),

4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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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중요하다. 거래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개인인 경우는 국적. 소재지

등 그리고 법인인 경우 설립지 등이 국제사법상 연결점 역할을 함으로 준거법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당업체가 실재하는 회사인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국제계약의 경우에

는 이러한 정보들을 비교적 쉽게 파악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사전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

간의 거래에 있어서 남한 측은 수백여 업체들이 참여하는 반면, 북한 측은 조

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14)(이하 ‘민경련’)를 통해 철저히 당국의 통제하에서 관

리되어 있다. 즉,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중국 베이징 또

는 단동에 운영 중인 ‘민경련’ 대표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협의하면 민경련

관계자의 주도로 해당 분야 북한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

어진다.

남한의 일반교역 참여업체들은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을 통해 북한기업과

계약을 추진하게 되며, 직접교역은 대부분 ‘민경련’과 협의 후 동 기관 산하의

총회사15) 중 하나가 거래당사자로 선정되어 해당회사 또는 산하기업과 계약체

결이 이루어진다. 위탁가공교역 역시 ‘민경련’을 창구로 산하 분야별 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남한의 다수 개별기업과 북한의 대남사

업 전담창구인 ‘민경련’ 간에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구도로 인해 남한기

업 간 경쟁이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형성하여 시장질서의 혼란을 야

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관련 협의를 실제 생산공장

이 아닌 ‘민경련’과 간접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산현장의 상황 파악, 당사자

의 소재지 파악과 업무지시에 큰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민경련’ 대표부를

통해 전달한 구체적 계약 내용 등의 관련 서류가 북한 현지 당사자에게 전달

되지 않아 계약의 이행 및 향후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진행되는 남북교역

의 계약체결은 일반적인 국제거래와는 상이한 양상을 띠게 되어 북한의 CISG

체약국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남북한 거래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4) 1998년 북한이 대남교역 전담창구로 활용한 조직으로 대표부를 중국 북경과 단동에 설치

하여 대남 직접교역의 창구로 운용하였다. ‘민경련’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무역협회, “남

북교역 2009년 평가・2010 전망”, Trade Focus 제9권 10호(2010), 7면.
15) ‘총회사’의 의미는 교역의 분야별로 나누는 하나의 단위회사로 이해를 하면 된다. 민경련

은 각 담당 분야별로 개선총회사(교역), 삼천리총회사(IT, 전자), 새별총회사(가죽, 피복임

가공), 광명성총회사(합영, 합작), 명지총회사(자원개발) 등 5개의 총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고재길・유정근, 앞의 논문(주13),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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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결정문제 및 계약의 이행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16)

따라서 이하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거래에 기초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을 결

정하는 다양한 학설 및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2. 남북한 법률관계의 준거법 결정문제

북한에서 CISG가 발효하게 되면 일단 다른 고려사항, 즉 북한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를 배제하고 북한을 순수하게 외국으로 본다면 우리와의 물품매매계

약은 CISG가 직접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ISG 적용의 특성

상 준거법의 분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 구체적으로 CISG 적용에 있어 흠

결이 발생하면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

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관련한 거래에서의 재판관할 문제

또는 준국제사법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법률관계에서 제기되는 준거법 결정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론으

로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법률관계에서 단순히 한국법을 적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는

법률관계를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논리에 충실하여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고 보고 따라서 한국법을 적용하여 처

리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우리의 헌법에 충실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법을 외면하는 결과이며, 또한

거래를 구성하는 법률관계는 외국에 존재하는 상대방을 (준)국제적 관계로 보

아야 준거법의 결정문제가 발생한다는 필요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즉 이러한

접근방법은 준거법 결정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17)

둘째, 국제사법적 접근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취급된

다는 점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이며, 이 경우 당연히 국제사법에 의해 법률관계

의 준거법을 결정할 것이다. 헌법 제4조에 의해 북한을 사실상 개별국가의 실

16) 이처럼 남북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일련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

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관행에 부합하고 대외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

을 포함하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 마련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북한이 CISG 체약국인 경

우에도 민・상사거래에서 당사자 합의의 효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7)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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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인정하게 되고 이는 마치 북한을 외국처럼 취급하게 되므로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는 헌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는 면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라 보기에 국제

사법의 적용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헌법 제4조로부터 국제사법 전면적용설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부분 타당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18)

셋째,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으로 준국제사법적 또는 그에 준하는 접근방법

을 취하는 것인데, 이는 일단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견해의 근거는 우리 국제사법 제16조 제3항19)으로부터 도출할 여지도 있다. 북

한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다고 보는 때에는 결국 제16조 제3항이 적용된다.20)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접근방법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

로 보아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전개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일부 인정하고 사안에 따라 북한법의 적용 가능성을 긍정하나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따를 경우 그 내용은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

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 보고,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은 이런 태도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21)

3.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준국제사법적 방법론

앞서 남북한 주민 및 기업과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사법적 관

점이 유용함은 분명하다. 이는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적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

으로 반드시 위의 둘째 방안, 즉 국제사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

18)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1-342면.

19) 국제사법 제16조(본국법)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질 경

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2022년 국제사법은 전면 개정되어 구 제3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제16조로 옮겨왔다. 본조

의 내용은 변경이 없으며, 소위 ‘불통일법 국가’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준국제사법적

방법론은 북한을 남한의 기준으로 법이 통일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서 준국제사법을 적

용하자는 것이다. 본조에 대한 설명은 정형진, 로스쿨 국제거래법 , 법문사, 2022, 11면.

20)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2면.

21)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2-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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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북한 주민의 법률관계를 고려함에 있어 국제사법적 방법론을 가지고 접

근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론이 된다는 의미이다. 비록 준국제

사법적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22)에도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적 방법론은 그 출

발점이 된다는 점임, 또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더라도 국제사법적 시각은 균

형잡힌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은 외국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적어도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남

한과는 별개의 법질서가 통용되는 법역이므로 이를 남한의 일부로 볼 수는 없

다. 박지원씨 불법송금사건 판결23)에서 “…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

토가 되는 이상 북한을 외국환관리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법인격체를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성을 고려하여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

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판결도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따른 것이다.24)

남북한 특수관계론 접근방법도 설명방식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런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은 다양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남북한 주민간 거래에 기초한 법

률관계에서 준거법을 결정하고, 준거법의 범위, 예외조항, 반정과 공서 등 이미

확립된 국제사법 총론상의 법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CISG

체약국이 된 북한과의 법률관계에서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준)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따라서 체약국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하지 않은 한 기본

적으로 협약이 직접 적용되며 준거법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국제사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준거법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4. 소결

2020년 4월 1일 CISG가 북한에 발효함에 따라 남북한 간에 물품매매계약을

22)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3면; 오수근, “남북

한간의 국제사법적 문제”, 국제사법연구 제3권(1998), 559면.

2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24)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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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통일사법이 존재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동시에 CISG의 규

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국의 법이 보충적 준거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분단으로 인해 상호 법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충분한 논

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관련 계약 및 그에 따른

분쟁은 그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CISG가입을 계기로 관련 법제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서로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지

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상호 법률지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역시 요구된다.

북한이 CISG에 가입함으로 남북한이 함께 체약국이 되었다. 조약의 국제적

효력에 의하면 당연히 체약국간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물품

매매에 대하여 통일사법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25) 하지

만 북한을 한국의 일부라 본다면, 남북한 주민간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

CISG를 적용하게 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양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을 외국 또는 ‘준외국’으로 본다면, 양자 간에는 CISG가 직접적

용 된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지만 CIS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CISG의 흠결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당사자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사용되는데(보충적 준거

법), 이 역시도 준거법의 결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와 맞물

려 그리고 북한에서의 CISG 발효와 연결되어 앞서 남북한의 법률관계발생에

따른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보았고, 이론적으로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이 보다 현

실적이며 또한 적절한 방법론임을 결론 내렸다. 이하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동시 가입한 다른 조약에서의 준거법 결정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현

재 남북한과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의 CISG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 그리고 과

거 유사한 경험을 한 국가와의 사례에서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이

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5) 북한이 CISG 체약국이 된 것과 관련하여 중국과 체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법제사적

측면에서 CISG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중국을 경제체제전환국으로 그리고 체코

를 정치 및 경제체제전환국으로 상정하고 북한을 비교분석하면서, 북한 대외경제계약법

제5조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는 규정을 가

지고 있으며, 또한 개성공단지역과 같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의 법제가 다른 나라와 체결

한 조약의 내용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내용에 따른다거나 조약을 우선 적용함을

적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통상의 외국에 대한 설명이고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

러한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세한 것은, 장원규, 북한의 입법동향분석1 -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 한국법제연구원(2021), 77-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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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 주민의 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 CISG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 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특수관계

와 그리고 북한에서의 CISG 발효와 연결되어 먼저 남북한의 법률관계 발생에

따른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CISG 적용 관련 유사한 사례

를 분석함으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준거법 결정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먼저 남북한이 가입한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문화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한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CISG 적용에 있어 중국-대만 또는 중국-홍콩의 준거법 결정사례는 일국

다체제 국가의 비교연구로 그 실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와 유사한 분단

역사를 지닌 통일 전 동・서독 주민들 간의 법률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1. 남북한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른 준거법 결정문제

2003년 4월 북한이 베른협약의 가입으로 인해 북한저작물을 남한뿐만 아니

라 베른협약 체약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약 자체 효력의 문제

로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약의 효력에 기초하여 남북한

주민 간에 발생하는 저작권 보호의 문제에 있어 곧바로 남한 내에서 베른협약

을 직접적용 하거나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의 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

다.26) 즉 남북한의 관계에서 베른협약이 직접적용 된다는 것은 북한을 외국으

로 보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판례 및 통설적 입장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소위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접근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특수관계론의 입장

은 사법관계에 대하여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자는 준국제사법적 방법론을 취

하므로 북한을 개별적 국가로 볼 수 없다.27)

베른협약이 가지는 조약의 효력에 의한 체약국에의 직접적용성의 문제 그리

고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특수관계론의 입장은 상호 제한적 효력

26) 김영기, 앞의 논문(주6), 267면.

27)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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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제한적 해

석 및 적용에 대해 이론구성을 하자면, 가령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 민사관계 분쟁의 경우 남북한이 가입한 베른협약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저

작물을 보호하되, 준거법 결정에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의 준외국

적 지위를 인정하여 베른협약의 보호국법주의를 명문화한 국제사법 제40조28)

를 유추적용하여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는 식이다.29)

현시점에 남북한이 가입한 CISG의 적용에서도 베른협약의 직접적용성이 부

인되는 해석처럼 CISG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해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CISG 제1조의 직접적용은 남북한의 법률관계를 특수

관계론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민・
상사관계 분쟁의 경우 남북한이 가입한 CISG의 직접적용은 부인되며, 분쟁해

결을 위한 준거법 결정문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의 준외국적 지

위를 인정하여 국제사법 제16조 제3항을 유추적용해 남한 또는 북한의 민・상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30)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2. CISG 적용상 중국-대만・홍콩 준거법 결정문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은 ‘톨루엔(toluene)매매사례’에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본 사례에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홍콩 및 중국은 상이한

체약국이 아니므로 CISG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사례는 국제사법원칙

에 의해 중국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31) 이는 CIETAC은 홍콩

28) 국제사법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2022년 국제사법은 전면 개정되어 구 제24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제40조로 옮겨왔다. 본조

의 내용은 변경이 없으며, 여기서 보호국의 의미는 그의 영토 내에서 문제가 된 지식재산

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본조에 대한 설명은 정형진, 앞의 책, 23면.

29) 김영기, 앞의 논문(주6), 267면(주49).

30) 다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국제공법학자들의 입장은 조약의 효력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

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조약에 동시에 체약국인 된 남북한을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여 구

체적인 국제조약에서 적용을 명문화한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국제사법적 방법론에 의해 국제사법으로 준거법을 지정하지

는 견해가 있다. 개별조약의 입법목적에 충실한 해석으로 국제조약의 목적론적 해석의 측

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 김명기,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에서의 적용,

(계간)저작권 제47호(1999, 가을호), 8면.

31) 한나희, 육영춘 & 이갑수, “중국 상사중재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연구 - CIETAC 중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 최성호  341

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보아서 섭외사건으로 CISG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법원에서도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고 있

다.32)

중국과 대만의 경우, 중국정부는 양안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분쟁 해결의 결과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안(兩岸) 간의 민・상사문제 처리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나 행정법규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대만

또한 양안관계 특수성에 기인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신변

자유 및 안전보장’과 ‘투자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자체 입법을 정하고 있으며,

민・상사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초로 ‘해협중재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복건성 경제시범지구에 설립하고 당해 중재센터의 효용성을 위해 해협

중재규칙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다양한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입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의 경우는 교류의 단절에서 오는 이질성으로 인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교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남북한 간

에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금까지 남북한 간

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보다

는 정치적・행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 확립을 위한 후

속조치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

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독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관계와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

다고 하겠다.

따라서 CISG 적용과 관련해서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기

초로 준거법의 결정문제에 대하여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을 이용하므로 위에서

본 중국-홍콩의 톨루엔매매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사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9권 제1호(2019), 64-65면.

32) 중국고등법원에서의 판결도 CIETAC의 판결과 유사하다. 중국과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국제거래라 인정하지 않아 CISG 적용이 거부되었다. 자세한

것은 Case Law on UNCITRAL Texts(CLOUT) case 1778, People’s Republic of China:

Zhejiang Provincial High People’s Court(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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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전 동・서독의 법률관계

동서독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동서독 어느 정부도 타방을 대표하지 못함으

로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는 동서독 모두가 국제법적 주체가 되지

만 양자의 관계에서는 서로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서독은 동독을 기본

적으로 외국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동서독의 국제사법적 문제를 준국제사법적

문제로 이해하고33), 반면에 동독은 동일한 문제를 국제사법적 문제로 파악한

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인가 하나의 국가인가의 논

쟁에 대하여 1973년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시 서독과 동독이 맺은 조약34)에 대

한 성격 규정을 내린 판결에서 동 조약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

악하고, 더 나아가 부연하면서 그 본성에서 보아 국제법적 조약이며 그 특수한

내용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국가 자체 내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이라 판시하

고 있다. 우리의 특수관계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35)

남북한의 경우 특수관계론을 기초로 한 준거법 결정문제는 준국제사법적 접

근법을 이용하면 남북한이 비록 CISG의 체약국 일지라도 CISG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여 나오는 결과가

한국법 또는 북한법이라 한다면 각각의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

적 귀결이다.

33) 오수근, 앞의 논문(주22), 572-573면.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사

자의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경우이다. 국적이 아닌 다른 연결점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 남북한이 국적법을 살펴보면, 남한의 국적법은 ‘출생시 대한민국의

자’일 것을 요구하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남한의 국적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외국인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국적법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써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면 남한에 거주하는 남한 주민 중 1947년 이전에 생존했고 북

한 국적법 공포일인 1963년 10월 9일까지 북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와 그 자녀는 당

연히 북한 국적을 갖게 된다.

34) 1972년 12월 21일 서독과 동독은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조약에 따르면 제1조에서

상호평등국가로 인정하고, 제3조에서 상호 영토 존중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6조에서 상호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여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오수

근, 앞의 논문(주22), 562면.

35) 오수근, 앞의 논문(주6), 562-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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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조약인 CISG의 그 목적과 효력

위 세 가지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은 추정적으로

남북한 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라는 이유로 CISG 적용이 거절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2020년 4월 1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의 물품매매계약

에 대해서 CISG 적용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CISG가 양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여 법정지(남한

또는 북한)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 결정의 결과 국내법인 민・상법이 적용

된다면 국제조약의 목적과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는 남북한이 가질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통일사법의 길을 스스로 져버리는 결

과에 이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

는 CISG의 목적과 그 효력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북한의 CISG 체약국에 따

른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한다.36)

CISG 적용은 나라마다 경제발전 정도나 법체계 보유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CISG 자체적으로 비교적 대륙법계와 영미

법계의 거래법을 잘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동 협약은 기본적으

로 제1조에 의해 직접적용 또는 간접적용 되는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

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계약에 적용된다. 남북한은 현실적으로 정치・경
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질적인 법규정을 가진 개별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국제법적으로도 서로 다른 국가이다.37) 비록 ‘남북 4대

경협합의서’38) 등에서 남북한 간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선언하고 있으나,

민족내부거래는 기본적으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중간형태로서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일정한 부분에서는 국제거래성을 갖는 분단국

가에서 나타나는 특유한 형태의 거래라 특징 지울 수 있다.39)

36) 실제로 대만은 양안 주민의 민사관계를 국제사법관계에 준하는 관계로 보아 1992년 국제

사법과 유사한 특별법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국은 필요

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나 행정법규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 입법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석광현, 앞의 논문(주6), 336면; 양

효령, “중국과 대만 양안(兩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

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365-370면.

37) 조영승, “남북 4대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2019), 84면;

고재길, 앞의 논문, 57면.

38) 남북한 당국간 합의로 2000년에 공동 작성된 문서로 이중과제 방지 합의서, 청산결제 합

의서,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의 4가지 문서를 의미한다.

39) 고재길, 앞의 논문(주13),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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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의 이중적인 지위는 정치적․이념적인 측면에서 한정하고, 경제

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경제협력의 동반자로 이해해야 한

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모두 CISG의 체약국이며 동시에 국제적 거

래성을 가지게 되므로 CISG 적용에 있어 장소적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통일법으로서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제거래에서 CISG 체약국에 소속된 주민 혹은 영업소 사

이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인 경우 법원은 국내의 거래법에 대비하여 특별

법으로 CISG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CISG는 자기집행조약40)(self-executing

treaty)으로 별도의 입법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남북한에서

공히 이러한 조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약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 및 적용은 조약을 성안한 주체뿐만 아니라 조약

의 체약국에게 있어서도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 CISG 조약의 해석원칙은 통일

적 해석 및 적용원칙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회원국의 수를 늘

리는 등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을 하였다면 CISG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제통일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적용에 있어 실질적이며 또한 높은 수준의 조화

(harmonization)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CISG 제7조 제1항의 해석을 근

거로 하여 통일적인 이해・해석・적용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해석원칙
에서 CISG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법의 국제적 수렴의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완전한 통일법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거래의 법률관계에 CISG의 적용은 점차 이질화되어가는 각

국의 물품매매법이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점차 수렴, 조화

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단일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41)

또한 앞서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양안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약의 적

용사례에서 조약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조약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안(兩岸) 간의 민・상사문제 처리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최

40) 조약의 자기집행성의 문제는 미국 헌법의 해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미 연방대법원

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구분

하여, 자기집행조약과는 반대로 비자기집행조약은 그 자체로 충돌되는 기존의 연방법률이

나 주법률에 대해 우선적인 효력을 자동적으로 가지지는 못하며, 우선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회에 의한 이행법률이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 법원에서 발전시켜 온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대한 문제는 조약의 국내적 시행에 관하여 수용이론을 취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자세한 것은,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 이론과 사례 ,

박영사, 2021, 113-115면.

41) 장원규, 북한의 입법동향분석1 -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CISG의 영향과 관련

하여 , 한국법제연구원(2021), 65-69면.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 최성호  345

고인민법원의 해석이나 행정법규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대만 또한 양안관

계 특수성에 기인하여 국제조약의 효력이 거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

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남북한 주민 간에 CISG 적용가능한 자체

입법, 각국 법원의 해석 관행의 정립 및 행정법규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CISG의 목적론적 해석 및 적용원칙에 있어서도 적

절한 방법이다.

Ⅳ. 결론

북한이 CISG의 체약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민・상사거래
에서 CISG의 적용이 배제되고 각각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국내법인 한국법

또는 북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42) 남북한이 가입한 조약으로 통일사법

의 효과를 누려서 법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남북한의 특수관

계로 인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기초로 국제

사법을 변용하는 방법 또는 남북한 간 특례입법을 통해서 CISG가 남북한 물

품매매계약에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국제사법의 목적이 준거법

결정과 재판관할권을 정함에 있듯이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에서 재판관할

권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민・상사거래에서 CISG의 적용이 남북한이 국제

조약의 동시 체약국으로서의 조약 적용 자체 그 이상의 순기능을 할 수 있음

을 지적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43) 먼저 우리는 CISG를 적용한 국내 판결

을 축적하고 있으며, UNCITRAL은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언어를 사

용하는 남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판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CISG에 대한 공동실무반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에서의

42) Kim, Sang Man, “A comparative study of the CISG and the North Korean contract

law as to formation of a contrac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Vol. 19 No. 1, 2020, pp. 36-50.

43) Jaesung Lee & David Moon, 앞의 논문(주2), 61면; 북한의 CISG 가입 후인 2019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주도로 ‘북한의 CISG 협약 가입의 의의’라는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CISG 가입의 의도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하면서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관계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분명히 의미하

는 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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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발효 계기로 법제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북

한법 및 북한법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실제

북한의 경우 필요에 의해 장식적(decorative)으로 입법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적용가능한 법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44)

남북한 경제교류는 반드시 법제 교류를 수반한다. 북한의 CISG 가입의 계기

로 북한의 민사법의 선진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인적교

류를 포함한 다양한 법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45) 남북한 법제 교류 및 지

원은 남북한 거래관계의 비효율성 및 예측불가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북한 실질사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상사분쟁을 북한법원 또는 남한법원에서 처리될 가
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남북한 중재기구를 통해서 중재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중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준거법 결정에 있어 유연한 태

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CISG가 준거법 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중재

기구의 준거법 논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남북한 상호 친화적인 중재기구를

만들 수 있는 등 북한의 CISG 가입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다양한 교류의 장

을 확대하여 남북 간에 동질성을, 비록 법률의 수렴 및 조화만일지라도, 확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44) 법무부에서는 통일법무의 기본자료 작업을 하여 북한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2012년, 증보하여 2018년에 간행하였다. 기본자료의 성격을 가지며 앞으로 분야별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보충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제에 관한 기본자료

로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 법무자료 제328집(2018). 남북한 법적 기본관

계 및 통일 후 법 통합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영기, “남한과 북한의 법적 기본관계

와 통일 전후의 사법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명지대학교(2002). 참조.

45) 양효령, 앞의 논문(주36), 371-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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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CISG

with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46)Choi, Sungho**

Nor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s a 90th member on March 27, 2019, which

will necessitate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ws, in particular, the

contract law for sale. To improve th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South-North

Korean trade, this study examined the South-North Korean trade contract

practices and derived the applicability of CISG in South-North Korean trade.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at the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and South-North Korean trade sites, we

looked at contract practices and problem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ces from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throughout contracts for South-North

Korean trade, and most of the contracts were identified as ambiguous

expressions and omission of essential clauses in terms of their composition

and contents. Second, in terms of international nature, South-North Korean

trade is judged to have no problem in applying CISG, despite the nature of

the Korean internal trade.

Therefore, general trade between South-North Korea is possible in terms

of CISG application, but processing trade between South-North Korea needs

to be reviewed on a case-by-case basis. And whether to apply the CISG

or not requires further research 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

and choice are importa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1221)

** Lecturer, School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h.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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